
공장악취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환경분쟁조정위 , 780만원 배상 결정 … 추가소송 봇물 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월10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

취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를 인정하고 7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사결과 한국금속은 황동원료(스크랩)를 용해해 가정용 수도꼭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무허가 배출

시설 운영으로 폐쇄명령 및 고발 조치된 바 있고, 고장난 오염방지시설을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공장을 가동

해 주물 제조시 배출되는 페놀 및 아민계의 악취물질이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영세공장들의 무허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영세공장 불법조업 현황(2001년 12월 현재)

구 분 업소 수
단 속
업소 수

무허 가
배출 시설

비정 상
가 동

기준 초과

서 울 시 952 1,960 129 18 55
인 천 시 1,718 1,327 142 9 12
경 기 도 7,658 5,661 984 48 24
합 계 10,328 8,948 1,255 75 91

+ 대기 5종 배출업소(연료 사용량 연간 200톤 미만)

자료) 환경부 대기관리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기 5종 배출업소 1만328개소 중

8948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이 1255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7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91개소 등 단속대상업소의 16%에 해당하는 1421개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아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된 무등록 공장들은 더 큰 문제로 인천시는 경기도 김포군에

서 인천시 서구로 행정구역이 바뀐 검단지역 공장들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516개 업소가 무허가 무등록 공장

이고 1299개는 허가대상 제외 공장들로 모두 1815개소의 영세공장들이 환경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대기, 소음

등을 불법 배출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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